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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원   문
바로가기농림축산식품부

주민공동체와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을 5개 지자체와 최초로 체결

❍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을 최초로 체결

❍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사회적농장 등 지역 주민 주체가 협력하여 
마을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체결하는 제도로, 전남 해남군('26.7.)을 
시작으로 전북 김제시·진안군·고창군,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자체가 8월까지 순차
적으로 체결을 완료할 예정

❍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는 안부 확인, 먹거리·이불빨래 나눔, 찾아가는 
건강관리·방문미용·이동편의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사업, 인프라를 행·재정적으
로 지원

❍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복지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농촌 정
주여건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 연내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97&pageIndex=5&repCodeType=&repCode=A00019,A00008,A00012,A00013,A00027&startDate=2026-06-30&endDate=2026-07-30&srchWord=&period=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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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원   문
바로가기보건복지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체계 개편과 전면적 재정 투입 추진

❍ 불법사금융 피해 긴급의뢰체계 신설, 소액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 24시간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응급·분만의료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통합돌봄 대상의 장애인·정신질환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
봄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및 자립 주거 지원

❍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집중 지원 개편, 부부감액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민연
금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ESG 책임투자 확대

❍ 청년층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청년 생계
급여 분리 지급 검토, 가족돌봄·고립청년 전국 단위 지원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2조 원) 신
설, 지역수가 개편, 지역의사제 및 지역 의대 신설 추진

❍ 바이오헬스 메가펀드(1조 원) 조성,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 및 의료·임상 데이터 
개방, 의료영상 공유시스템 구축, AI·로봇 기반 돌봄 혁신

❍ 가짜진료 및 건강보험 거짓청구 엄단,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방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최대 20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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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최근 1년(’25.5~’26.4) 
폐업 경험 소상공인 1,500명 전화조사(’26.5)

❍ 폐업의 주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이 압도적이며, 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와 원재료비·인건비·고정비 상승이 복합 작용

❍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한 시점에 폐업을 결심하였고, 

    결심 당시 68.5%가 평균 8,531만원의 부채를 보유(고연령층일수록 부채 규모 확대)

❍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이 소요되며,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25.10) 발표 이후 소요기간이 16개월에서 7.7개월로 단축

❍ 폐업 시 가장 큰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이어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

권리금 회수’(30.7%) 順이며, 권리금 회수율은 31.5%(평균 421.7만원)에 불과

❍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원이 소요되고 점포정리 비용(559만원, 43.5%)이

   최대 비중이며, 비용 마련은 자체 보유자금(49.7%) 의존도가 높음

3.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원   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주요 결과 비고

폐업 이유 1위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70.9%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 62.5%

폐업 결심 매출감소 기준 40~60% 감소 시 39.1%(최다) 40% 이상 감소 시 결심 64.4%

부채 보유율·평균액 68.5% 보유, 평균 8,531만원 60대 이상 9,879만원으로 최고

폐업 소요기간 평균 7.7개월 '25.10 대책 이후 16→7.7개월 단축

폐업 시 애로 1위 대출금 상환 45.5% 폐업 시점 결정 37.3% 順

폐업 비용 평균 1,286만원 점포정리비 559만원(43.5%) 최다

권리금 회수율 31.5%(평균 421.7만원 회수) 지불 권리금 평균 1,336.8만원

정부지원 이용 희망리턴패키지 75.5% 미이용 사유: 제도 미인지 66.4%

폐업 후 현재상태 취업(준비) 41.4% 재창업(준비) 26.9%, 활동포기 29.3%

https://mss.go.kr/synap/skin/doc.html?fn=c554ffb371535d1dc34da984bf410fc6&rs=/synapFile/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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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이용이 압도적 1순위이

나, 미이용자의 66.4%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여 홍보·안

내 강화 필요성 확인

❍ 폐업 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을 최대 애로로 꼽았고, 현재상태는 

‘취업(준비 포함)’ 41.4%로 재창업(26.9%)보다 안정적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

❍ 정량통계와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폐업의 근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일관되게 확인되며, 특히 소매업·음식업 등 생활밀착 업종과 60세 이

상 고령층·장기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47.3%가 ‘폐업 비용 지원’을, 

38.8%가 ‘재창업·취업 지원’을 꼽은 만큼, 점포정리비·권리금 회수 등 폐업 국면

의 실질 비용을 낮추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정부 지원제도 미이용 사유의 66.4%가 ‘정보 부족’인 점을 감안할 때, 폐업 

예정·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안내체계(지역 상공회의소·소진공 연계 등) 구축이 시급

❍ 전북자치도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예방(경영개선·재기 컨설팅) 단계부터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연계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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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확대

❍ 26년 6월 8일부터 ‘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에 전북 순창군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신규 참여하면서, 운영 지역이 기존 44개에서 총 52개로 기초지방정부로 

크게 확대됨 

❍ 이번 지역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1,40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에서는 발효테마파크 30% 할인, 썬웨이 어드벤처 글램핑 

30%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

❍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타필드 수원 반짝매장 홍보 및 안동 지역 축제 연계 

행사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1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연 번 지자체명(선정시기) 주요 연계 관광지 및 혜택 

1 순창군(2026년 신규)
순창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할인, 
발효·미식·체험·숙박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2 김제시(2025년 신규)
꽃다비팜(치유농장): 정원 산책 및 체험 10%할인,
팔봉동예: 도자기 체험, 농촌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공유 공간 활용 중심

3 무주군(2024년)
반디랜드: 곤충박물과, 천문과학관, 
사계절 썰매장 등 주요 시설 이용료 30% 할인,
자연 및 생태 관람 시설 위주의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4 임실군(2024년)
임실치즈테마파크: 서바이벌 게임장 등 혜택,
관내 다수 로컬 사업장(카페, 숙박, 식음료) 연계,
테마파크 중심 거점 활용 및 전방위적 지역 상권 연계

5 고창군(기존 선정)

고창해변승마클럽 취게팜: 체험승마 20% 할인,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20% 할인,
석정휴스파, 책마을해리 등 혜택, 온천, 캠핑, 승마 등 레저·휴양 및 문화 
관광 복합 연계

6 남원시(기존 선정)
춘향테마파크 및 광한루원 일대,
화인당: 한복 날개 대여료 50% 할인 등 전통문화 거점 및 구도심 상권 
가맹점 광범위 연계

4. 인구감소지역 여행 필수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지역 확대

원   문
바로가기

문화체육
관광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47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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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전문인력 
100명 양성한다 

원   문
바로가기

문화체육
관광부

2026 전북 관광기업 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지원과 정규를 연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8개권역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총 100명(전북 20명 

등) 규모의 ‘2026년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함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관광기업 20개사를 

공모하였으며, 평가를 거쳐 파OO 등 총 19개사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함

❍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인턴 채용 시 최대3개월간 최저임금 기준인 월 

2,156,880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실무수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0만 원씩 3개월간 총 180만 원의 고용유지 특전(인센티브)이 추가 지원됨

❍ 최종 선정기업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북 거주자(또는 이전 가능자)를 

대상으로 자체 인턴 모집을 진행하며, 채용된 인턴은 3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관광 

실무 맞춤형 직무교육 및 컨설팅(총 3회 내외)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5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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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로 현장 대응력 강화

원   문
바로가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웨어러블·재난안전통신망 연계하여 재난현장 핵심정보 실시간 
제공 및 대응인력 장비 휴대 부담 완화

❍ 과기정통부·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을 위한 신규 연구

과제를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재난현장 대응인력에게 핵심정보를 실

시간 제공

❍ AI가 무전 내용을 분석·요약해 주요 지시사항과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 심박수, 피부온도,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연구기관을 공모해 2년간 9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7669&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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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원   문
바로가기교육부

AI 대전환 시대의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여 교과 연계 독서와 생애
주기별 독서 집중학년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및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학생을 ‘주도적 독자’로 육성

❍ 숏폼 노출에 따른 팝콘브레인 및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판적 읽기·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청소년 독서 지표 전반이 하락하고 한국 학생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이 

25.6%(OECD 평균 47.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존 정책의 흥미 위주 운영 및 비독(非讀) 학생 맞춤 지원 부족, 사서교사 배치율 

저조(16.47%), 독서교육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d72d4f26273e156a7c461b7be11e7ba4&rs=/upload/synap/202608/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d72d4f26273e156a7c461b7be11e7ba4&rs=/upload/synap/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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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핵심 추진 과제

  -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교과 수업과 독서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수업 속 독서교육을 일상화

  -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및 맞춤형 진단) 초3~4·중1·고1을 독서   집중학

년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독서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독서교육을 지원

  -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인프라 강화)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를 조성하고, AI·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확충

  - (법·제도적 기반 강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예산·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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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충분한가?

원   문
바로가기

국회입법
조사처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 ’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1년 401만 명→’25년 563만 명(전체 운전자의 16.1%)으로 증가

❍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속 증가하여,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21년 15.7%→’25년 23.7%로 확대

❍ 고령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카드·지역화폐 등 인센티브(10~50만 원 

상당)를 제공하는 정책이나, 최근 5년간 반납률이 2%대 초중반에 정체되어 실효성 논란

❍ 장롱면허 소지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아, 운전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반납에 참여하지 않는 역선택 문제 발생

❍ 농업인 면허소지자의 94.8%가 생업·대중교통 부족을 이유로 반납 의향 없음(한국

농촌경제연구원),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도 20.6만 명(운수업 종사자의 약 25%)으로 

생계형 반납이 현실적으로 곤란

❍ ‘면허 완전 유지’ 또는 ‘면허 완전 취소’ 뿐인 이분법적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생활상 면허가 필요한 고령자는 자진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움 

연도 고령 면허소지자 자진반납자 반납률

2021 4,016,538명 83,997명 2.09%

2023 4,747,426명 112,896명 2.38%

2025 5,632,818명 141,286명 2.51%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PzuX059_j1&DocId=1PzuX059_j1&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NTEy7Zi4LTIwMjYwNzE2KeqzoOugueyatOyghOyekCDsgqzqs6DsmIjrsKksIOyatOyghOuptO2XiCDsnpDsp4TrsJjrgqnsnLzroZwg7Lap67aE7ZWc6rCAPyDsobDqsbTrtoAg66m07ZeI7KCc64%2BEIOuPhOyeheydhCDspJHsi6zsnLzroZwucGRm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PzuX059_j1&DocId=1PzuX059_j1&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NTEy7Zi4LTIwMjYwNzE2KeqzoOugueyatOyghOyekCDsgqzqs6DsmIjrsKksIOyatOyghOuptO2XiCDsnpDsp4TrsJjrgqnsnLzroZwg7Lap67aE7ZWc6rCAPyDsobDqsbTrtoAg66m07ZeI7KCc64%2BEIOuPhOyeheydhCDspJHsi6zsnLzroZwuc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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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능력에 따라 시간·장소·속도·차량(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지 아니면 취소’의 이분법을 보완할 수 있음

❍ 국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80조의2에 신체장애·음주운전 관련 조건부 면허 

근거만 있을 뿐 고령자 대상 규정은 부재하며, 정부는 ’26~’27년 ‘운전능력진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 기반을 마련 중

❍ 해외 사례는 크게 두 방식으로 구분

   - (미국·호주) 운행조건 제한형 : 주간운전·자택 반경 등 시간·장소·거리를 제한 

     호주는 정기 진단과 의사 건강증명서를 조건에 연계

   - (일본) 차량기술 연계형 : ’22년 도입된 ‘서포트카 한정면허’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 허용

❍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차주행평가를 포함한 운전능력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요응답형교통(DRT)·공공형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확충으로 면허 조건부화에 따른 

이동권 공백 보완, 특히 농어촌 지역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요응답형 모델 우선 

검토 필요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연계형 조건부 면허 도입 시 장치 설치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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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농자재 수급 영향과 시사점

원   문
바로가기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자재 공급망 타격에 대비한 품목별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

❍ 2026년 2월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별 유조선 통항 

수가 급감(평균 60척→3척)함에 따라 국제 유가(+44.6%), 아시안 

LNG(+75% 이상), 요소 가격(+81.5%)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

❍ 국내 수입물가 역시 원유와 나프타를 중심으로 급상승하여 농가 영농비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LNG와 요소 등도 장기   

계약 및 통관 시차를 두고 향후 국내에 본격 반영될 위험이 존재함. 곡물 

부문은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나 중장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 경영안정 지원, 비축유 활용,    

할당관세 등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가격 상승 폭이 큰    

요소·암모니아 등 비료 원료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가격    

안정 지원 및 중장기적 국산 대체 기반 확충을 추진해야 함.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76b729d9-8884-4c62-aa0c-73088877283d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76b729d9-8884-4c62-aa0c-7308887728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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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원   문
바로가기한국환경연구원

기후 위기가 가계 경제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문제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종합적인 민생·환경 정책 설계가 요구

❍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환경 관심도(68.7%)와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이 완만히 

감소하며 편리함을 우선하는 경향이 증가했고, 관심 영역은 유해 화학물질과 홍수 등으로 

다각화됨. 또한 환경정보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응답이 3년 연속 소폭 증가함.

❍ 환경보전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47.1%)가 가장 높게 꼽혔으나, ESG 경영 확산과 

정부의 정책적 기반 강화 노력에 힘입어 기업(42.9%)과 중앙정부(30.6%) 등 주요 주체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일제히 개선됨.

❍ 대다수 국민(80.6%)이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70.2%)과 식료품비

(65.3%) 등 필수 생활비 지출 증가를 겪고 있어, 기후 위기가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민생 문제이자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종합 민생 대책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https://www.kei.re.kr/boardDownload.es?bid=0028&list_no=60286&seq=1
https://www.kei.re.kr/boardDownload.es?bid=0028&list_no=60286&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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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원   문
바로가기한국교육개발원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한 지원체계가 구축된 만큼, 향후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와 인재 육성,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

❍ 2025년 이주배경학생은 202,208명(전체의 4.0%)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심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학령기가 상향되는 추세이며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이주배경학생 비율 30% 초과 밀집학교가 2025년 123개교로 최근 5년간 2.6배 

증가하면서, 한국어 습득 및 학교 적응 저해와 일반 학생의 학교 기피 등 학교 

공동화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https://edpolicy.kedi.re.kr/edpolicy/webzine/39/845054
https://edpolicy.kedi.re.kr/edpolicy/webzine/39/8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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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적 관심 유지)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학업 격차와 심리·정서적 취약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능적·인지적 보완 중심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외연 다변화) 한국어·교과학습 

등 인지·기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는 상담·

정서 지원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령기 상향에 대응한 생애주기적 정책 설계 및 심화 과제 개발) 이주배경학생의 

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이후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출까지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화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핍 중심 패러다임' 탈피 및 강점 기반의 실증적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이주배경

학생을 단순히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결핍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언어·문화적 다양성과 잠재력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우수 학생의 성공 사례를 

발굴·육성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인재 성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구조적 다문화 수용성 교육 제도화) 일회성 캠페인이나 

성공 사례 홍보 중심의 다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체계적인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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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
원   문
바로가기전북연구원

전북 농촌지역 식품접근성 진단과 정책 대응 방향

Ⅰ. 왜 주목해야 하나

❍ 농촌은 고령화·인구감소와 함께 유통·생활 인프라 약화, 상권 위축, 대중교통 취약, 

자가용 의존, 배송·배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식품접근성 저하가 구조화

될 가능성이 큰 지역임.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및 고창군 읍·

면 단위에 시범 적용함.

❍ 이 보고서는 식품사막을 단순한 점포 부족 문제가 아니라 ①공급 기반(식료품점 

분포) ②이동 여건(대중교통) ③사회경제적 취약성(고령·저소득·장애) ④이를 보완하는 

지역의 제도·서비스 기반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Ⅱ.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 문헌검토·전문가 자문을 거쳐 후보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14명 대상 델파이

조사(2회)1)와 AHP분석2)을 통해 아래와 같이 3개 부문 12개 지표로 최종 확정함.

1) 델파이조사(Delphi Method)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 주제에 대해 설문을 2회 이상 반복 실시하고, 이전 회차의 응답 결과를 

다음 회차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의견을 재수렴함으로써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는 조사기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1차(개념·영역·세부지표·가중치 산정방식 의견수렴), 2차(1차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 재검토) 순으로 실시하여 지표의 적절성·타당성을 

검증함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 평가 대상(지표)을 상위-하위 계층 구조로 나눈 뒤, 같은 계층의 항목을 두 개씩 

짝지어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쌍대비교)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 쌍대비교와 Saaty의 고유벡터법을 적용해 부문별·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응답의 논리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일관성비율

(CR)이 0.1 미만인 응답만 유효 표본으로 채택함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14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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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표 부문 세부지표
식품 접근 

여건
(핵심)

공간적 접근 여건
면적당 식료품점 밀도, 인구당 식료품점 밀도, 
대중교통 접근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소득층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 1인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제도·서비스 
기반(보조)

지역 대응 기반
식품사막 관련 조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순회·이동 판매 서비스, 지자체 반찬·도시락 사업, 
공동체 기반 먹거리 지원 서비스

 ※ 자료: 전북연구원(2026).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 표1 재구성

Ⅲ. 전문가 분석 결과 :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AHP)

❍ 전문가 14명 대상 쌍대비교(AHP) 분석 결과, 식품접근 여건에서

   「공간적 접근 여건」(0.704)이 「사회경제적 취약성」(0.296)보다 약 2.4배 더 중요하게 

평가됨

순위 부문 핵심 세부지표
복합가중

치
비고

1 공간적 접근 여건 대중교통 접근성 0.266 이동 가능성 최우선

2 공간적 접근 여건 식료품점 밀도(면적) 0.234 공간적 공백 여부

3 공간적 접근 여건 식료품점 밀도(인구) 0.203 수요 대비 공급

4 사회경제적 취약성 고령 1인가구 비율 0.129 취약성 내 1위

5 사회경제적 취약성 고령인구 비율 0.083

6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록장애인 비율 0.049

7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소득층 비율 0.035

※ 자료: 전북연구원(2026). 표 4-39 재구성(음영: 상위 3개 지표).

❍ 특히 세부지표 중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7개 핵심지표 중 1위, 사회경제적 

취약성 중에서는 고령 1인가구 비율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도출됨

Ⅳ. 전북 13개 시·군 진단 결과(전주시 제외)

❍ 공급·이동 여건

 ⦁면적당 식료품점 밀도 : 군산시(2.19), 익산시(1.44) 높음 ⟷ 진안(0.17), 임실

(0.20) 낮음 ― 공간적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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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당 식료품점 밀도 : 무주(0.0061), 부안(0.0058), 진안(0.0055) 높음 

⟷ 익산·김제·군산 낮음 ― 면적·인구 기준이 반대로 나타나는 지역 존재

 ⦁대중교통 접근성(1일 3회 이상 버스): 평균 0.93로 대체로 양호하나 완주군

(0.76)이 뚜렷하게 낮음

❍ 사회경제적 취약성 상위 지역(평균·중앙값 상회)

 ⦁고령인구 비율 : 임실(43.3%), 진안(41.8%), 고창(41.0%), 장수(40.8%)

 ⦁고령 1인가구 비율 : 고창(23.8%), 임실(13.3%), 부안(22.8%) ― 가중치 4

위 지표, 우선 관리 필요

 ⦁저소득층 비율 : 김제(14.6%), 임실(13.3%), 고창(13.0%), 정읍(12.8%)

❍ 제도·서비스 기반(전반적으로 취약)

 ⦁식품사막 관련 조례 : 13개 시·군 중 임실군만 제정, 12개 시·군 미제정

 ⦁순회·이동 판매 서비스 : 완주·임실·정읍 등 3개 기·군만 운영, 10개 시·군 미

운영

 ⦁그냥드림코너 : 6개 시·군 운영 / 7개 시·군 미운영

❍ 고창군 읍·면 단위 시범 분석

   시·군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권 내부 격차가 확인됨. 고창군 내에서도 

읍·면별로 식료품점 밀도·대중교통 접근성·취약계층 비율 편차가 크고, 제도·

서비스 기반(푸드뱅크 등)은 고창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서비스 공백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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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시사점

 ① 대중교통 접근성 우선 개선

   가중치 1위 지표. 대중교통 취약 생활권(특히 완주군 등)을 우선 점검하여 ‘1일 

3회 이상 운행’ 최소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필요

 ② 공급 기반의 이원적 접근

   면적 기준(공간적 공백, 진안·장수·임실·무주)과 인구 기준(수요 대비 부족, 익산·김제·

군산)을 구분하여 지역 유형별로 대응 수단을 달리 설계

 ③ 고령 1인가구 등 취약집단 맞춤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성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지표. 고령 1인가구 이동취약 장애

인이 밀집한 지역(고창·임실·부안 등)을 중심으로 지원 우선순위 설정

 ④ 제도적 기반 정비 : 조례 제정 확산

   13개 시·군 중 12곳이 식품사막 대응 조례 미제정. 도 차원의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시·군 제정 유도 검토 필요

 ⑤ 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

   AHP 결과 조례보다 공동체 기반 먹거리 지원(0.298), 순회이동판매(0.255) 등 

현장 체감형 서비스의 중요도가 더 높게 평가됨. 운영 지역이 소수에 그친 순회판매·

반찬도시락 사업의 확대 및 예산 반영 검토

 ⑥ 읍·면 단위 진단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창군 사례에서 확인된 생활권 내부 격차를 전북 전체 읍·면으로 확대 진단하고, 

지표 DB화를 통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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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 순창군 사례

❍ 정책 시사점 ⑤(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도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음. 순창군은 2026년 4월 행정안전부·기아 공동 공모 「식품

사막화 해소 신선식품 배송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기차 2대와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함

순창군, 「식품사막화 해소 신선식품 배송사업」 공모 선정(2026.4.)

⦁ 카고형 전기차 기반 배송체계로 행정리 단위까지 신선식품 직접 배송

⦁ 고령층 건강관리·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생활서비스 모델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유통 기반 확충 도모

※ 자료: 뉴스핌「순창군, 신선식품 배송 공모 선정... 식품사막 해소 생활밀착형 서비스」(2026.4.22.) 보도.

❍ 순창군은 본 연구에서도 반찬·도시락 사업(도내 최다), 저소득층·고령인구 비율 

상위 지역으로 진단된 곳으로, 이번 국비 공모 선정은 지표체계가 제시한 취약 

요인(이동 여건·고령화)에 실제 정책이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기차 2대 규모의 시범사업인 만큼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임

Ⅶ. 종합 결론

❍ 전북연구원의 지표체계 분석과 순창군의 실행 사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농촌 식품사막 문제는 대중교통 등 이동 여건 개선, 고령1인가구 등 취약집단 

맞춤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이라는 세 축으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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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사례는 국비 공모를 통한 시범 성격의 개별 사업으로, 전북 전역의 

구조적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의회는 ① 순창군 

사업의 성과·한계를 모니터링하여 도내 타 시·군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본 지표체계를 활용해 전기차 배송·순회판매 등 이동형 서비스의 우선 도입 지

역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며, ③식품사막 대응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개별 공모사업 중심의 대응을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